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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지난 60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제고시켰는지, 나아가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방향과 제도가

과거와 같은 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불균등, 범죄율,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득불균등, 실업률 등 주요 사회지표의 이면을 보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소득불균등의 악화는 자살률, 살인율 등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08개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핵심지표인 소득불균등의 확대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일인당

소득수준, 노동소득분배율, 인적자본투자, 정부의 복지지출 등의 증가는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키며 자영업 비중, 비상근직 비중 등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의 경제정책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 사회지표, 삶의 질, 소득불균등, 지속성장, 사회갈등완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 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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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953년

69달러1)에 머물던 1인당 국민소득2)이 2010년 2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한 것은 戰後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과연 우리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향상시켰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들의 복지 관련 각종 정부지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새로운 경제사회제도의 추구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요구는 지난 90년대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등, 양극화 등과 더불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는 빠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5분위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뚜렷이 나빠지는 한편 자살률이 1990년 인구 십만명당

7.6명에서 2009년에는 31.0명으로 크게 높아지고 범죄율, 살인율, 이혼율

등도 급상승해 왔다. 기대수명, 소비수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지표가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악화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국민이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도는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복지제도의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강화시켜온 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지표가 악화되어온 것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1)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5년 기준 GDP 통계에서는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였

으나 동 수치는 과거의 국민계정 매뉴얼(「1953 SNA」)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자가 현재의 국민계정 매뉴얼(「1993 SNA」)에 의해 재추계 하였다.

2) 엄밀하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을 가리키며 종전의 1인당 명목 국

민총생산(nominal Gross National Product)과 동일한 개념이다. 1975년 기준년 계열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정자본소모액 등이 제외된 것으로 현재 통상 사용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과는 다

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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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이 또한 결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가

조성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국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수출증대, 내・외자 동원을 통한 투자확대, 산업발전 가속화 등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파생효과와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금융, 기업,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는 그것이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더욱 깊게 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대가 고용조건의 악화, 소득의 불균형,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과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높아져 오고 있다. 최근 들어 OECD, World Bank 등이

삶의 질 지표에 관심을 갖고, 프랑스정부는 ‘Beyond GDP’3) 관점에서

2009년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그 예이다. 우리정부도 OECD에

우리나라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그 연구 결과가 2011년 6월에

3) 2008년 프랑스정부는 GDP 통계가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인 스티글리츠와 센 교수를 주축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원회는 1년이 넘는 연구와 논의 끝에 2009년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에서 질로의 전환 혹은 보완이다. 둘째, 경제적 ‘생산’보다는 인간의

‘행복’으로 강조점의 전환이다. GDP는 시장의 생산량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경제 구성원

이 체감하는 물질적 ‘복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보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더욱 중

요하다. 셋째, 분배를 통한 평균 지표의 보완이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층 간 소득이 불균등

하게 분배되면,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물질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넷째, 행복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일차원적 지표가 아님을 강조한다. 즉 새로운 대안지표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

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강조다. GDP는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더욱 더 많이 소모할수록, 그리고 환경

을 더 심각하게 파괴할수록 늘어나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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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로 발간되었다.4) 이 보고서는 성장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를 파악하고

‘사회화(go social)’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회지표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 관찰과 분석보다는

주로 어느 특정한 지표의 변화나 특정 정책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어왔다. 가령 강성진(2010)의 경우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당국자가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할 때는 거시지표뿐만

아니라 거시정책의 효과가 부유층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경준(2009)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분배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김태완・전지현(2009), 박명호(2009),
성명제(2009) 등이 주로 분배 문제를 분석하였고 은기수(2005),

유경원・노용환(2007), 민문홍(2009) 등은 자살 원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

사회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그

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해온 정책 및 제도적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물론 자료와 분석기법의

한계로 의도한 분석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여러 사회지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1970년을 전후로 단절되어

있는 GDP통계를 연쇄지수로 연결하여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주요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본다.

2) OECD(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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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사회갈등지표의 상승을 가져오는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지표 악화 원인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소득불균등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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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1.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

지난 6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UN이 제시한 매뉴얼인

1993 SNA 에 의해 작성된 1970년까지의 현행계열과 1953 SNA 에 의해

작성된 1953∼19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5) 구계열과

현행계열 간 차이는 통계가 겹치는 1970년의 경우 총GDP 기준 약

4.8%가량이며, 산업별 차이는 더 크다. 더구나 2009년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고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과거 시계열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경제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연쇄가중법 등을 적용한

현행 GDP 작성기준을 과거에도 소급적용해 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소급된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GDP 자료,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연쇄가중법을 적용하고 포괄범위를

일치시켜 1953〜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구해 보았다.

이렇게 구한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림 Ⅱ-1>과 같다.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평균 7.6%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953년 222억원(2005년 가격기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실질GDP가 2010년에는 1,000조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5) UN은 국민소득 통계 매뉴얼로 195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통계기법의 개선,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 등이 변하면서 수정된 1968 SNA 와

1993 SNA 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매뉴얼이 수정됨에 따라 최종 매뉴얼인 1993 SNA 기준으로

과거 시계열을 수정해주어야 하지만 기초자료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1970년까지만 공식 소급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낙년, 곽승영 등 개별 연구자에 의해 단절된 시계

열을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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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Ⅱ-1>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표 Ⅱ-1>과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전쟁이

포함된 50년대에는 성장률이 5.6%에 머물렀으나 60년대에는 9.2%,

70년대에는 10.3%로 성장률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해외 차관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오일

쇼크이후 3저 호황을 겪은 80년대에는 8.6%,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에는

6.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에는 4.6%로 점차 낮아졌다.

(%)

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전체평균

경제성장률 5.6 9.2 10.3 8.6 6.7 4.6 7.6

자료: 저자 작성

<표 Ⅱ-1> 연대별 경제성장률

  

한편 산업구조 면을 보면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46.9%를

차지한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2010년에는 농림어업은 2.6%로 낮아지고

제조업(30.6%)과 도소매, 금융・보험・부동산 등의 서비스업(58.2%) 비중이

큰 산업국가로 변모하였다. 1953년 이후 2010년까지의 산업별 성장 배율을

보면 농림어업은 4.2배 확대에 그친 데에 반해 제조업은 664.3배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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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구분
농림

어업
제조업 전가수3) 건설업 도소매

운수

보관업

금보부

사업4)
사회

개인

기초

GDP

1953 46.9 7.4 0.4 1.9 11.6 1.5 16.0 3.8 100.0

2010 2.6 30.6 2.0 6.5 8.5 4.1 19.0 18.0 100.0

2010/

19532)
4.2 664.3 1349.4 98.6 55.8 245.5 69.2 76.6 55.5

주: 1) 연쇄지수 GDP는 하위 합이 상위 합과 불일치 2) 불변 부가가치 기준 성장 배율

3) 전기, 가스, 수도업, 4)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표 Ⅱ-2> 산업구조 변동1) 및 성장2)

그 결과 1953년 69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에는 2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의 세계 랭킹도

World Bank 자료(atlas 방식)에 따르면 1962년 66위에서 2009년에는

40위권으로 크게 도약하였다.

(달러)

구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인당

국민소득
69 83 255 1,660 6,303 11,292 20,759

주: 1) 1975년 기준년 개편 GDP통계로는 1953년 67달러, 1970년 243달러였으나 2005년

기준년 개편 기준을 소급적용하면서 ’53∼’69년 1인당 국민소득이 다소 상승

자료: 저자 작성

<표 Ⅱ-3> 1인당 국민소득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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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실질소득이

더디게 상승하였다. 이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이 2005년

이후 손실로 반전된 데 기인한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제품

가격은 크게 높아진 반면 IT 제품 등의 수출가격은 낮아져 실질무역손익이

손실로 반전되었다.

(십억원)

구분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교역조건 반영

실질무역손익
국내총소득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총소득

1970 61.9 7.5 69.4 1.1 70.2

1980 145.9 8.1 154.0 -2.5 151.5

1990 369.0 48.7 417.7 -0.2 417.5

2000 694.6 26.9 721.5 -3.6 717.9

2005 865.2 0.0 865.2 -0.8 864.4

2006 910.0 -13.2 896.9 1.3 898.2

2009 981.6 -35.6 946.0 4.1 950.0

2010 1042.1 -39.7 1002.4 0.1 1002.5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표 Ⅱ-4> 지표와 체감 국민소득 비교

한편 우리나라는 성장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위기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6)였다. 외환위기는

6)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저축에 비해 투자가 많아 순저축률(총저축률-총투자율)이 마이

너스를 지속한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순저축률이 플러스를 기록해온 일본과 대만은 국내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겪었

지만 외환위기는 없었다.

(%p)

구분 한국 일본 타이완

1970 -8.0 2.0 0.0

1990 -0.2 0.7 6.6

1995 -0.9 1.2 2.3

2000 2.3 2.0 2.7

2005 2.3 3.2 5.7

2010 2.8 - 9.4

평균 -0.62 1.97 5.48
자료: 각국 국민소득 통계

순저축률(총저축률-총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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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 기업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대폭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자본시장, 외국인 직접투자 등 대외개방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대폭 수용한 것인데, 이는 시장거래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확대시킨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양극화, 상대적 빈곤층 확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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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지표 변화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해

왔으나 최근 20여 년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살인율,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특히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노인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의 복지기능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7)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불균등 지표(지니계수, 5분위 계수), 노동지표(고용률,

임금격차 확대), 사회갈등 지표(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을 중심으로

시계열 및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사회지표가

우리사회의 실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소득불균등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는 뚜렷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로 나타난 불균등 정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소득의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국가 간 비교,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우리나라

자산집중도 통계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7) 사회지표의 창시자인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란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여 우리

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

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

지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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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지니계수8)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시장소득에서 조세 등을 공제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가처분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보다

실질적인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모두 크게 높아졌다.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시장소득2) 0.266 0.259 0.293 0.279 0.298 0.320 0.315

가처분소득3) 0.256 0.251 0.285 0.266 0.281 0.295 0.289

주: 1) 도시가계 2인이상 비농가 기준(전국가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경우 0.03 더 높음)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KOSIS

<표 Ⅱ-5> 지니계수1)

  

 0.22 

0.24 

0.26 

0.28 

0.30 

0.32 

0.34 

1990 1995 2000 2005 2010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8)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

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

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

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

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

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

다. 동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

등 정도가 낮다. 다만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가 어느 계층에서 더 불평등한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수식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n=사람 수, =개인 의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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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5분위배율9)도 1990년에는 3.72배였으나 2010년에는 4.82배로

높아졌으며 1995년 대비 2010년 현재 30% 이상 상승하였다.

(배)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5분위배율 3.72 3.68 4.55 4.05 4.55 4.97 4.82

주: 도시가계 2인이상 비농가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표 Ⅱ-6> 5분위배율

  

한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Ⅱ-7> 소득불평등도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1)

구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평균로그편차2)
10분위소득분산/

(평균)2

한국 0.315 5.7 0.190 0.374

OECD평균 0.314 5.4 0.185 0.625

주: 1) 2008년 기준, 전국가구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소득불균등도가 높음

2) log(평균소득/10분위내 각 분위별소득)의 평균으로 산출

자료: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이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

이후 가계의 가처분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은 1990년에는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하였다.10)

9)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배수로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함께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10)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빈곤선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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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7.5%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로 크게 상승한 후 2010년에는 20.0%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3%, 2010년에는 67.5%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하위층

(중위소득50%미만)
7.1 7.7 10.9 9.2 11.9 13.1 12.5

중산층

(중위소득50%～150%)
75.4 75.3 69.6 71.7 69.2 66.9 67.5

상위층

(중위소득 150%이상)
17.5 16.9 19.5 19.0 18.9 20.0 20.0

주: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표 Ⅱ-8> 소득구간별 비중

0.0 

20.0 

40.0 

60.0 

80.0 

100.0 

1990 1995 2000 2005 2010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특히 20% 하위소득, 그 중에서도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는 실질

경상소득이 감소하기까지 하였다(<표 Ⅱ-35 참조>). 그 결과 이들 계층이

실질소비지출 규모를 타 계층에 비해 거의 동결하고 있음에도 가계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것은 그만큼 사회 내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11)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경상가격 기준으로 동 계층 가계 적자

(소득-가계지출)는 2003-2010년 중 38.3% 증가하였다.



- 14 -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 변동추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1990년대 이후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심화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 0.35 0.44 0.42 - 0.38 0.40 0.35

1990 0.27 - 0.45 0.44 - 0.37 0.41 -

1995 0.27 0.40 0.48 0.45 - 0.47 0.44 0.40

2000 0.28 0.43 0.48 0.46 - 0.49 0.45 0.43

2005 0.30 0.44 0.49 0.45 - 0.49 0.43 0.45

주: 우리나라는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 소득 기준(전국 가구에 비해 2010년 기준 0.03

낮음), 외국은 전국가구 기준으로 추정되지만 나라에 따라 포괄범위는 다를 수 있음.

OECD자료에서 around 2000은 2000년, mid-2000s는 2005년을 지칭한 것으로 봄.

자료: 통계청 및 OECD

<표 Ⅱ-9> 지니계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 0.30 0.34 0.31 0.29 0.30 0.20 0.22

1990 0.26 - 0.35 0.35 0.31 0.29 0.21 -

1995 0.25 0.32 0.36 0.34 0.32 0.28 0.21 0.24

2000 0.27 0.34 0.36 0.35 0.33 0.29 0.24 0.26

2005 0.28 0.32 0.38 0.33 0.34 0.29 0.23 0.28

주: 우리나라는 도시가계 2인이상 가처분 소득 기준(전국 가구에 비해 2010년 기준 0.02

낮음), 외국은 전국가구 기준으로 추정되나 나라에 따라 포괄범위는 다를 수 있음.

OECD자료에서 around 2000은 2000년, mid-2000s는 2005년을 지칭한 것으로 봄.

자료: 통계청 및 OECD

<표 Ⅱ-10> 지니계수 국제비교(가처분소득 기준)

 

한편 국세청 자료를 보면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는 지니계수에서

시사하는 소득불균등 정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니계수 산출이 가계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1인당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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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5분위배율)가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4배로 150%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12)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으로 산출하면 같은 기간 중

3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물론 국세청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국한됨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모집단 차이가 존재한다.13) 그러나

박성준(2000)14)도 지적하였듯이 응답자의 불성실 등으로 가계동향조사상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비근로소득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0.0 

10.0 

20.0 

30.0 

40.0 

50.0 

6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배)

자료: 국세청

<그림 Ⅱ-2> 종합소득세 상위 20%/하위 20%

12) 1998년의 경우 상위 20%는 5,884만원, 하위 20%는 303만원으로 17.7배였으며, 2005년에는 228만명

의 신고자 중 상위 20%는 8,340만원, 하위 20%는 218만원으로 38.3배에 달했다. 2009년에는 358

만명의 신고자 중 상위 20%는 9,020만원, 하위 20%는 199만원으로 45.4로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일부 언론에 ‘종합소득세 상·하위 20% 소득 격차 45배’라고 게재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1999년의 경우 신고자가 134만여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357만여명으로 2.6배로 늘었고, 근로장려

세제(EITC) 시행(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 이후 저소득층이 대거 통계에 편입됐다”면서 “2008년

부터 2009년까지는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2∼3

년간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위 20%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71.4%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문화일보 2011.4.26)

13) 가령 국세청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통계청 자료는 도시가계 2인이

상 비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998년 1,226천명, 2004년 2,236천명,

2009년 3,571천명이었다.

14) 박성준(2000)은 우리나라 가계조사의 가구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비근로소득이 지나치

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소득에 비해 비근로소득의 불균등이 훨씬 심하므로 비근

로소득이 낮게 잡히면 지니계수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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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산소득의 편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토지소유자의

상위 50만명(3.7%)이 소유한 토지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 토지소유의

56.7%에 이르고 있다.15) 그리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3으로

나타났으며 10분위(상위 10%)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47.2%였다.16)

구 분 한국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

금융자산/총자산(%) 21 22 16 15 28 17 38

순자산 지니계수 0.63 0.75 0.68 0.61 0.89 0.66 0.84

상위 10%

순자산점유율(%)
47.2 53 45 42 58 45 71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표 Ⅱ-11> OECD 주요 국가별 자산통계 비교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산 통계17)를 이용하여 국민소득(GNI)

대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배율을 추정하여 보면 동 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실물자산/GNI 5.4 5.8 6.0 6.5 6.7 6.8 6.8 6.9

금융자산/GNI 6.7 6.8 6.7 7.2 7.6 8.2 8.3 8.9

자료: 통계청, KOSIS

<표 Ⅱ-12> 국민소득(GNI)대비 실물자산 배율

15) 우리나라의 총토지소유자는 1,367만명에 이른다. 행정자치부(2007),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

표” 보도자료.

16) 통계청・금감원・한국은행(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17) 통계청 지역소득통계팀이 발표하는 제도부분별, 자산별 자산(당해연말가격) 통계 중 생산자산잔액

(실물자산잔액), 금융자산잔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KOSIS에서 다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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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득대비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는 재산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낮아18)

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19) 특히

고소득층에서 감소폭이 큰데, 이는 고소득 응답자들이 재산소득의 절대액을

적게 응답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0)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불균등 정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18) 가계동향조사 전체 근로소득은 2003년대비 2008년 28.9%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7.8% 증가에 머

물렀다.

19)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상의 개인 순재산소득이 순본원소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 내외에

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산소득 항목에 건물임대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통계 상의 재산소득은 이자수입과 배당금이 주로 차지하며 임대료는 토지, 지하지원에 대

한 것으로 전체 재산소득의 5% 내외에 불과하다.

0

5

10

15

1991 1995 2000 2005 2010

(%)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제도부문별 소득계정)

국민소득통계상의 개인 재산소득비중 추이

20)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잔액기준, 총수신)는 2003년 3.69%에서 2008년

4.8%로 상승하였다. 생산자물가 부동산임대 지수도 2003년 97.1에서 2008년 106.3으로 9.5% 상승

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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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평균 1.41 1.34 1.34 1.25 1.28 1.16

(1분위:저소득) 1.21 0.92 1.12 0.77 1.07 0.96

(5분위:고소득) 2.03 1.79 1.69 1.92 1.83 1.51

주: 1)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구분류)의 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009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 포함된 재산소득 동향을 보기 위해 구분류 시계열을 사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Ⅱ-13>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상의 재산소득 비중1)

나.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해보면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 지표의

하나로 발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21)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00%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차감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이 된다. 한국은행에

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통계가 있는 1970년 41.0%에서 꾸준히 상승

21)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에 사용되는 피용자보수에는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목적이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과 자본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면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

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 분모는 국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

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2000년대까지는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그 이후에는 소폭의 마이너

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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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

는 다소 하락하였다.

  

(%)

구분 1970 1980 1990 1996 1997 2003 2006 2010

노동소득분배율 41.0 50.1 57.0 62.6 61.4 59.2 61.3 59.2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표 Ⅱ-14> 노동소득분배율

 

  

그러나 동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소득(영업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개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을 투자하고 스스로 근로를 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이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기초자료도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 추계

국제 매뉴얼인 SNA22)에서는 이를 혼합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일괄해서

포착해 영업잉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 SNA」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23) 혼합소득의 대부분은 소유주나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는 대부분 농업, 영세

도소매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더욱 높을 수 있다.

22) European Commission・IMF・OECD・United Nations・World Bank(2009), 「System of Natinal
Accounts 2008」.

23) “In many cases, the element of remuneration may dominate the value of mixed income”,

「2008 SNA」(7.9 항목)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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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수정 방안

작성방법
(피용자보수1))/요소비용국민소득

(NI)

(피용자보수1)+자영업자소득)/요소비

용국민소득(NI)

특 징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보다

낮게 계산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완만

하게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보다 높게

계산

-최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

장 점
-국민소득통계 국제 매뉴얼인

「1993 SNA」에 의거 작성
-자영업자 변동을 반영

단 점

-자영업자 소득 악화 시 노동소

득분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

-자영업자 소득 중 자본소득을 제

외하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일괄

처리

주: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표 Ⅱ-15> 노동소득분배율 작성방법 비교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국민소득 통계상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가령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가 몰락한

경우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어야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이

영업잉여에 포함된 관계로 거꾸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좋아지게(자본소득

분배율이 나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노동소득분배율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자영업자 소득에서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과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가용한 기초통계가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 혹은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혹은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만약 자영업자 비중이 안정적이라면 자영업소득을

제외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만 가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을 아예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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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보수로 보고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전액 간주한다면

문제는 없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창업한 변호사 사무실, 의원 등을

제외하면 도소매업,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자영업자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Ⅱ-32>를 보면 2010년

현재 근로자가구 가구당 평균 소득대비 자영업자가구 가구당 평균소득

비율이 77.3%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고 노동소득분배율24)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동 방법은 자영업자 비중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Ⅱ-3>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정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외환위기 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6년 노동소득분배율이 85.4%까지 상승한 이래 계속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78.7%까지 떨어졌다.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현재의 국민계정 자료상으로는 자영업자의 혼합소득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자영업자 수에 1인당

평균소득을 곱해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과 피용자 1인당 평균소

득이 같다고 전제하였다. 만약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이 피용자 1인당 평균소득보다 낮다면 피

용자소득의 일정 비율만 반영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동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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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수정노동소득 및 자본소득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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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는 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 ②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보수로 보고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25) ③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분배율26)을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피용자 보수로 간주한 경우와 자영업자 소득을 제외한 경우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서로 유사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25) 미국노동통계국(BLS)은 노동소득을 부가가치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노동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서 정부, 비영리 등의 피용자보수를 제외하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혼합소득 중 노동소

득을 더하여 산정한다.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은 산업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임

금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산출한다. 동 방법은 생산성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다.

26)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에서 자영업자소득을 제외하는 방법은 국내총생산 중 영업잉여 항목에서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중 개인부문 (원천) 영업잉여를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영업잉여에는

주거서비스의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자료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주거서

비스는 의제산업이므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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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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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소득분배율과 환율변동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촉진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자본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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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분배율 명목환율 실질실효환율

주: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명목환율은 1/10로 축소하고 실질실효환율은 실질실효환

율지수를 역수로 나타내었으며 자본소득분배율(자영업자 소득 반영 후)은 실

제 비중(%)을 6배 하였음

자료: 실질실효환율지수(BIS), 명목환율(한국은행), 자본소득분배율(저자 작성)

<그림 Ⅱ-5> 환율변동과 자본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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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으로

자본소득분배율이 낮았으며, 2010년에는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공기업 임금삭감 정책 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서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진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환율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면서

영업잉여(자본소득)를 임금보다 크게 증대시킨다. 또한 환율 상승시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수출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7)

<그림 Ⅱ-6>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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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내수기업

주: 제조업 수출, 내수 기업 인건비와 영업잉여 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매년)

27)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원화 환산 제품가 상승으로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내수기업에는 국제원자

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채산성의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

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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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 및 임금 격차

우리나라 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실업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취업준비생의 누락, 반실업상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 지표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임시직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5년

2.1%에서 2010년 3.7%로 높아졌다.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9.6%까지 높아졌으며

대만, 일본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표 Ⅱ-16>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 실업률28)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29)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잠재실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자 지표를 세분해서 실제 실업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있는데30)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28) 통계청은 ①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②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

았으며 ③ 지난주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29)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학생, 군인

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됨 ②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가 일이 없어지면 비경제활동인

구로 분류 ③ 고용통계조사의 표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④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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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도 발표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KDI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 설문조사시 취업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어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

(%)

구분 한국1)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2.5 2.1 　- 1.7 5.6 6.9 4.8 9.2 1.8 5.3

1995 2.1 3.1 　- 1.8 5.6 8.5 8.1 11.6 9.0 4.9

2000 4.4 4.7 3.1 3.0 4.0 5.4 7.7 10.0 5.8 3.4

2005 3.7 4.4 4.2 4.1 5.1 4.8 11.1 8.9 7.7 4.6

20102) 3.7 5.1 4.1 5.2 9.6 7.8 7.1 9.1 8.3 3.2

주: 1) 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그 이후는 4주

2)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9년

자료: OECD, 한국은행 ECOS

<표 Ⅱ-16> 실업률 국제비교

 

실업률을 연령대 별로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

15세～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6%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8%

수준으로 높아졌다.

30) 미국의 실업 지표는 아래와 같은 종류로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U1 노동력 인구 중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

U2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

U3
4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

한 사람(우리나라와 같은 의미의 실업자)

U4 U3+취업 의사는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U5 U4+가사.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못한 사람

U6 U5+일주일에 35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자료: 미국 노동부

실업률 통계 종류

31)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기존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실업률은 4.0%였으나 새로운 방식

으로 조사한 실업은 5.4%로 1.4%p가 상승하였다. ‘취업을 원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활

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돼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실업자의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경(2011),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청년층을 중심으로”,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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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991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청년실업률

(15세∼29세)
5.4 4.6 12.2 7.6 8.0 8.1 8.0

자료: 통계청

<표 Ⅱ-17> 15세∼29세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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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15세～24세 실업률을 통해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노르웨이보다 높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2000년 이후 한국, 일본, 노르웨이는

실업률이 다소 낮아진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2000 10.8 9.2 9.3 11.7 8.4 20.7 11.9 10.2

2003 10.1 10.2 12.4 11.5 10.6 18.3 13.8 11.7

2005 10.2 8.6 11.3 12.2 15.2 20.2 22.3 12.0

2007 8.8 7.7 10.5 14.4 11.7 18.7 18.9 7.3

2009 9.8 9.1 17.6 18.9 11.0 22.8 25.0 9.2

자료: OECD

<표 Ⅱ-18> 우리나라 15세∼24세 청년 실업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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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년 실업률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0.6 2.4 3.1 1.9 0.3 0.3 1.3 2.7

1995 0.4 2.5 3.8 2.2 0.5 2.2 1.3 0.0

2000 0.7 1.8 3.5 1.5 0.8 0.6 1.7 1.7

2005 0.7 2.0 3.3 2.5 1.0 1.7 1.8 1.0

2009 1.1 2.6 6.4 2.7 1.0 5.8 2.2 1.1

자료: OECD

<표 Ⅱ-19> 90∼2000년대 노년 실업률 국제비교

(2) 고용률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32)은

2009년 현재 58.7%로 90년대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준으로는 OECD 평균보다는 높았으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보다는

낮았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 미국의 고용률은 급격히 낮아진 반면

노르웨이는 반대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3)

32)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재소자 등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단념자 등이 계

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33) OECD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고용률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을 포함한 15세 이상

의 고용률이 15∼64세까지의 고용률보다 높다. 노년층을 포함하면 고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2.9%인 반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7.4%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은 세계은행 자

료와 거의 유사한데, 2009년의 경우 세계은행 자료는 58.7%인 반면 통계청 자료는 58.6%로 거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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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59.0 62.4 61.1 56.9 56.3 49.8 64.9 59.8 56.5

1995 60.4 61.5 62.4 55.5 53.5 48.3 58.1 60.4 55.6

2000 58.2 59.4 64.0 58.0 53.7 49.6 58.7 65.0 56.4

2005 59.2 57.8 62.0 58.9 52.3 51.2 59.4 63.0 56.0

2009 58.7 56.5 58.8 57.3 55.2 51.0 59.4 64.8 55.1

자료: 세계은행

<표 Ⅱ-20> 15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World Bank)

15세～24세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2009년 현재 25.5%로 1991년

36.0%에 비해 꾸준히 낮아져왔으며 OECD 평균 40.0%에 비해 낮고 일본,

미국,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 연령대에 학생이거나 군인인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63.7 73.6 73.0 72.0 67.6 60.9 82.5 74.3 66.8

1995 65.9 74.2 74.7 70.4 65.2 59.9 73.6 75.1 66.2

2000 64.5 74.4 76.4 73.4 66.2 62.0 75.7 79.2 67.5

2005 67.7 75.1 74.2 74.2 66.5 64.0 75.3 76.7 67.6

2009 67.4 76.9 70.7 72.5 71.6 64.5 74.0 78.4 67.3

자료: OECD

15세 이상 고용률 국제비교(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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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국가평균

1991 36.0 42.9 55.7 60.1 57.7 32.5 59.2 49.0 47.3

1995 36.2 44.6 57.2 53.5 48.7 26.6 42.6 48.7 44.8

2000 31.0 42.4 58.5 55.7 46.9 28.8 42.6 59.3 45.2

2005 31.1 40.7 52.2 54.5 42.6 31.1 38.8 52.5 42.6

2009 25.5 39.6 46.2 49.7 45.6 31.7 39.4 53.1 40.0

자료: 세계은행

<표 Ⅱ-21> 15세∼24세 고용률 국제비교(World Bank)

(3) 근로시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 2,193시간으로 35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에 비해서는 50%이상 길게

일하고 OECD 국가 평균 1,749시간에 비해서도 25%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평균

1980 2,864 2,121 1,813 1,767 1,7511) 1,860 1,580 1,517 1,911

1990 2,677 2,031 1,831 1,765 1,5781) 1,705 1,503 1,561 1,862

2000 2,512 1,821 1,836 1,700 1,473 1,591 1,455 1,642 1,818

2010 2,193 1,733 1,778 1,647 1,419 1,5542) 1,414 1,624 1,749

주: 1) 1980년, 1990년 자료는 서독 수치

2) 2010년 프랑스 자료는 2009년 수치

자료: OECD

<표 Ⅱ-22> 연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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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안정성

임금근로자34)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35)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천명, %)

구분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2010

근로자수 5,011 5,400 5,762 6,965 7,268 7,064 6,885

비중1) 45.8 41.9 46.9 52.1 47.9 42.9 40.6

주: 1)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임시직 및 일용직 중에서 대형소매점 판매 종사자 등은 정규직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표 Ⅱ-23>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수와 비중

37.0 

42.0 

47.0 

52.0 

1990 1995 2000 2005 2010

한편 통계청이 2003년부터 조사한 비정규직36) 통계를 보면 2003년

4,606천명에서 2011년에는 5,995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2.6%에서 2005년 36.6%로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34)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지칭한다.

35)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임시직부터 먼저 구조조정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36)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2002년 작성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동 합의문에 따르면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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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

구분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14,149 14,968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정규직 9,542 9,486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비정규직 4,606 5,483 5,703 5,445 5,754 5,685 5,995

(한시적) 3,013 3,615 3,546 3,288 3,507 3,281 3,442

비정규직비중 32.6 36.6 35.9 33.8 34.9 33.3 34.2

주: 1) 매년 8월 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표 Ⅱ-24>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비중1)

OECD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비중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19.2%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았다. OECD 자료의 임시직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37) 및 비전형38) 근로자를 제외한 한시적39)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표 Ⅱ-24>에 비해 상당히 낮다.

(%)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OECD

평균

2004 24.7 13.9 5.7 12.4 13.5 15.1 9.9 11.4

2005 24.1 14.0 5.8 14.1 14.1 15.8 9.5 11.8

2007 22.3 13.9 5.9 14.6 15.2 17.5 9.5 12.1

2009 21.3 13.7 5.7 14.5 14.5 15.3 8.1 11.6

2010 19.2 13.8 6.1 14.7 15.1 15.8 8.3 12.0

자료: OECD

<표 Ⅱ-25> 임시직 비율 국제비교

  

37)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용어설명 p.33

38)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등을

일컫는다.

39)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

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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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근로계층 내에서의 소득격차 확대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은 정규직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비정규직에 비해 15% 가량

많아 월평균 급여수준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 월평균임금/비정규직 월평균임금 비율은 2004년

1.54배에서 2010년에는 1.82배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격차 1.54 1.60 1.59 1.57 1.64 1.83 1.82

주: 1) 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표 Ⅱ-26>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1)

50

100

150

200

250

2004. 08 2005. 08 2006. 08 2007. 08 2008. 08 2009. 08 2010. 08 

(만원, 월평균)

비정규직

정규직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는 1993년 1.29배에서 2010년 1.33배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 통계 작성방식이 바뀐 것을 감안하면 실제 2010년

통계보다 훨씬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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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구분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0

임금격차 1.29 1.33 1.41 1.48 1.56 1.29 1.33

자료: 통계청 (2007년을 경계로 부문분류가 바뀜)

<표 Ⅱ-27>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50 

150 

250 

350 

450 

1993 1997 2000 2004 2007 2007 2010

(만원, 월평균)

대규모(300인이상)

중소규모(10~299인)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림 Ⅱ-7> 전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995 2000 2005 2010

(배)

주: 전체 사업체 대상 중소기업(10〜300인 미만), 대기업(300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규모・학력・연령계층・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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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51.9%에서 2008년 38.8%로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1985 51.9 41.7 33.0 33.6 27.0 17.0 18.4 23.43)

1992 45.9 38.9 25.1 28.4 25.5 14.7 19.1 20.3

2000 40.7 33.9 24.5 24.0 23.0 10.8 15.5 20.4

2005 38.3 32.8 19.8 20.4 24.8 12.1 14.9 19.5

2008 38.8 30.7 20.1 21.0 25.4 12.02) 15.4 21.2

주: 1) Trends in gender wage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남성임금-여성임금)/남성임금 비율로 계산

2) 프랑스 2008년 통계는 2007년 수치

3) 핀란드 1985년 통계는 1984년 수치

자료: OECD

<표 Ⅱ-28> 남․녀 임금격차1) 국제비교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월급여총액 기준으로

대졸이상은 고졸보다 급여가 1995년 1.47배 많았으나 2010년에는 1.54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편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1995년 1.65배 많았으나 2010년에는 1.72배 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0)

40) 월급여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 기준 대졸이상/고졸 임금 배율은 2007년 1.86배를

정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여 2010년 1.74배를 기록하였다.

1.5

1.55

1.6

1.65

1.7

1.75

1.8

1.85

1.9

1995 2000 2005 201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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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총액 기준(천원) 정액급여 기준(천원)

고졸(A) 대졸이상(B) B/A 고졸(A) 대졸이상(B) B/A

1995 861 1,264 1.47 735 1,214 1.65

2000 1,186 1,789 1.51 1,034 1,730 1.67

2005 1,618 2,506 1.55 1,411 2,429 1.72

2007 1,780 2,807 1.58 1,554 2,727 1.75

2010 1,947 3,006 1.54 1,698 2,918 1.72

<표 Ⅱ-29>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1)

주: 1) 고졸과 대졸이상 간 임금 배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36 

1.40 

1.44 

1.48 

1.52 

1.56 

1.60 

1995 2000 2005 2010

(배)

      주: 월평균 급여총액 기준 (대졸 이상/고졸) 임금

학력 격차에 이어 고기술과 저기술 간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관리자・
전문가・사무종사자 등 고기술 종사자는 서비스・판매・기능원・단순노무
자 등 저기술 종사자에 비해 1995년에는 1.53배의 급여를 많이 받았으나

2010년에는 그 차이가 1.84배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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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高기술과 低기술 간의 임금격차

     

월 급여총액(원)
A/B

고기술(A)1) 저기술(B)2)

1995 1,054 689 1.53

2000 1,486 872 1.70

2005 2,187 1,173 1.86

2007 2,432 1,318 1.85

2010 2,694 1,461 1.84
   

 주: 1) 고기술=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직종별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

2) 저기술=서비스 종사자(1999년 이전은 판매종사자 포함), 단순노무직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3 

1.4 

1.5 

1.6 

1.7 

1.8 

1.9 

2.0 

1995 2000 2005 2010

(배)

 주: 1) 고기술=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직종별 근로자 수로 가중평균)

2) 저기술=서비스(1999년 이전은 판매종사자 포함), 단순노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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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영업자 비중 및 소득 추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자영업자 간 소득격차가 크다. 특히 하위 20%는 근로자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심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여 半 실업상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65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총취업자의 36.8%에 달하였으나 농림어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하락하지 않고 2005년까지 27% 내외에 머물다가 이후

재차 하락하여 2010년 23.5%로 줄었다.

(천명, %)

구분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10

자영업자(a) 2,984 4,008 4,679 5,569 5,864 6,172 5,592

임금근로자 2,609 4,751 8,104 12,899 13,360 15,185 16,971

총취업자(b) 8,112 11,691 14,970 20,414 21,156 22,856 23,829

(a/b, %) 36.8 34.3 31.3 27.3 27.7 27.0 2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Ⅱ-31> 자영업자 비중

<그림 Ⅱ-8>과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터키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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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OECD 각국의 자영업자비중(2005년 기준)

외환위기 이후 40～50대 이후의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당함으로서 이들의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특히 2000년대 들어 가계신용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의

미스매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과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자영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은퇴자, 노령자들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 형태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그림 Ⅱ-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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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의

‘근로자외 가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가구임)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표 Ⅱ-32>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근로자 가구 가구당 평균소득의 7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영업자가구

평균소득 비중
79.2 78.3 76.0 73.7 73.1 72.5 75.5 77.3

주: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상의 ‘근로자외 가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

므로 이해의 편의상 ‘근로자외 가구’ 대신 ‘자영업자 가구’로 표기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 이상)

<표 Ⅱ-32>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1) 평균소득 비중

특히 하위 20%를 비교하여 보면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여 半 실업상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0년 787천원으로 최저생계비 821천원41)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비중도 2003년 55.1%에서 2010년에는

48.8%로 하락하여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천원, 월평균,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가구(a) 1,205 1,231 1,276 1,377 1,385 1,492 1,493 1,613

근로자외가구(b)1) 664 708 666 679 696 712 724 787

소득비중(b/a, %) 55.1 57.5 52.2 49.3 50.2 47.7 48.4 48.8

주: 1) 자영업자 및 무직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Ⅱ-33>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가구 비교

41)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363천원에, 당해 연도 근로자외가구 가구원수 2.41명을 적용해서 추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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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7.3%였으나 하위 20%를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이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8.8%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영업자 간 소득불균등이

근로소득자 간 소득불균등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자영업자 가구 평균소득 비율과 하위 20%의 근로자소득/

자영업자소득 비율 간 차이가 2003년에는 24.1%p였으나 2010년에는

28.5%p로 확대되어 자영업자 간 소득불균등 악화 정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p)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격차 24.1 20.8 23.8 24.4 22.9 24.8 27.1 28.5

주: <표 Ⅱ-32>의 평균소득에서의 비중과 <표 Ⅱ-33>의 소득 하위 20%에서의

근로자가수 소득/자영업자가구 소득 비중 간 격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Ⅱ-34> 평균소득과 소득 하위 20% 간 비중 격차1)

<표 Ⅱ-35>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자영업 가구 소득과 지출을 실

질화 한 것이다. 자영업 가구 평균으로 보면 실질경상소득이 실질가계지출

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하위 20%를 보면 실질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경상소득은 1.1%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반

면 실질소비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가계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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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3-’10

증감률

자영업

가구

평균

실질소득 722 747 757 772 806 794 797 856 18.7

실질경상소득 694 716 722 736 764 761 765 813 17.1

실질가계지출 632 652 664 684 705 683 681 724 14.5

실질소비지출 515 530 540 554 568 549 543 575 11.6

최하위

20%

자영업

가구

실질소득 280 290 274 274 274 273 271 281 0.3

실질경상소득 259 271 257 258 260 256 246 256 -1.1

실질가계지출 403 411 408 400 410 421 412 424 5.4

실질소비지출 340 349 347 341 349 362 348 358 5.3

주: 실질화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이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Ⅱ-35> 1인당 실질 소득 및 지출 (전국 2인 이상 가구)

경상자료를 이용하여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보더라도

월소득 1분위 계층(하위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6>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에서 가처분소득42)을 구한 후

불가피한 지출, 즉 보건, 교통, 통신, 정규교육에 대한 지출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1분위 근로자외가구(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10년 87% 수준으로 상당 폭 줄어들었다.

                 

42)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자료 소득액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험 지출액을 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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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배)

구분 항 목 2003(A) 2010(B) B/A

월소득 1분위

전체가구 382,395 465,543 1.22

근로자가구 631,035 850,085 1.35

근로자외가구 198,632 173,180 0.87

월소득 10분위

전체가구 4,462,835 6,160,301 1.38

근로자가구 4,700,421 6,233,857 1.33

근로자외가구 4,093,296 6,061,769 1.48

주: 1) 소득-조세-연금-사회보험-보건비-교통비-통신비-정규교육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2인이상 가구)

<표 Ⅱ-36> 경직적 지출액 공제 후의 가처분소득1) 변동

마.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72년

12.5%에서 2009년 25.6%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 등 새로운

조세항목의 도입과 세정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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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972 1980 1990 2000 2005 2009

OECD 12.5 17.1 19.5 22.6 24.0 25.6

통계청 - - 17.02) 18.8 18.9 19.7

주: 1) 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OECD자료는 조세 총액에 사회보장기

여금이 포함

2) 1991년 수치

<표 Ⅱ-37> 조세부담률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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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972 1980 1990 2000 2005 2009

자료: OECD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수입(조세+세외수입) 비중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3년 23.0%에서 2010년에는 30.9%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3 23.0 32.0 33.0 37.3 45.3 48.5 60.5 53.3

1997 24.8 31.7 34.6 38.4 45.7 50.8 59.0 54.5

2000 27.9 31.4 35.4 40.3 46.4 50.1 58.7 57.7

2003 29.4 30.5 31.3 38.7 44.4 49.1 54.4 55.5

2006 31.7 34.5 33.8 41.5 43.7 50.3 54.9 59.0

2010 30.9 32.5 31.6 40.7 43.4 49.1 52.7 56.5

자료: OECD

<표 Ⅱ-38> GDP대비 일반정부 수입비중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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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21.2%에서 2010년 30.9%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3 21.2 34.5 38.1 45.3 48.3 55.0 71.7 54.7

1997 21.8 35.7 35.4 40.6 48.3 54.1 60.7 46.9

2000 22.4 39.0 33.9 36.6 45.1 51.6 55.1 42.3

2003 28.9 38.4 36.3 42.4 48.4 53.2 55.7 48.3

2006 27.7 36.2 36.0 44.3 45.3 52.7 52.7 40.6

2010 30.9 40.7 42.3 51.0 46.7 56.2 53.1 46.0

자료: OECD

<표 Ⅱ-39> GDP대비 정부총지출 비중 국제비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0.2%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공 사회지출비중은

7.5%였으며 민간 사회지출비중은 2.6%에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공

사회지출비중이 가장 낮은 멕시코와 유사하여 재정의 복지기능이 OECD

국